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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민주

주의 고양으로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스

마트시티가 가져올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

시티에서의 통치 문제, 즉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이상 세 가

지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중국

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확대가 단지 효율성, 편

리성,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현

실에 대한 분석은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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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민주주의, 도시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

rialism),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 디지털 파놉티콘

1. 들어가며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Foreign Affairs 저널에 기고한 

“중국의 미래는 한국의 오늘이다(China’s future is South Korea’s present)”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 또한 한국의 발전경로와 마찬가지로 결국 정치

적 자유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선택임을 강조하였다(Hahm, 2018).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중국의 현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스마트시티의 확

산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1990년대 이래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국가발전에 있어 도시의 역할

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창조도시, 글로벌도시, 메가리전(Mega-region), 혁

신클러스터 등 다양한 도시발전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시티는 21세기 들어 각광을 받는 대표적인 도시발전 전

략이자 미래도시의 비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도시화 성숙 단계를 

지난 선진국의 경우 낙후한 도시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

략으로, 반면에 경제성장을 위해 빠른 도시화를 강조하는 많은 개발도

상국에서는 성공적인 도시발전 전략으로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발전을 (새롭게) 추동하면서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

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통해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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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정치적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

티 거버넌스 또는 스마트시티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기

술을 활용해 스마트시티에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

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스마트시

티 발달과 그를 통해 도시공간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발

달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도시공간으로의 도입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

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검열과 감시, 통제체제의 강화는 오히려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

협하고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최

근 구글의 ‘Sidewalk Labs’이 토론토 동부 워터프론트에 추진 중인 

‘Quayside 개발 프로젝트’에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안보 문제 등을 둘

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helvachma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를 국가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우

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논란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국내 학

계에서의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기업, 컨설팅

업체 등의 논의에 비해 부족하고 뒤처진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

트시티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및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

출 등 국가경제의 발전과 동일시하는 주장들이 정부·기업·학계·언론

계를 망라한 사회 전역에서 확산되면서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의 핵

심 발전전략의 하나로 당연시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 2월 13일 문

재인 대통령은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

고회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꾸려줄 터

전입니다. …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274 공간과사회 2019년 제29권 4호(통권 70호)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임

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

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융복합 신기술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계 스

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합니다.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

트시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

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1)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그리고 도시발전모델의 수출 등 

스마트시티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미 스마트시

티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부여받은 반면, 이에 대한 우려

나 문제제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활

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 즉 통치체제와 관련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를 가열차게 추진 중인 

중국의 현실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핀테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발전의 최신 성과들을 도시의 운영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Larson, 2018).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중국 특유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각종 디지털 기술이 도시공간 및 사회

로 확대·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억압적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데 상당

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구조 또한 왜곡시킬 수

1)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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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2) 최근 우리 정

부와 여당은 한편으로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 시민들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

치들을 무력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Naomi Klein

의 충격요법(The Shock Doctrine)을 연상시키듯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경

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정보 관련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탈규제가 진

행되고 있으며, 한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 파놉티콘 만들 ‘괴물 법안’

이 다가온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백정현, 2019).

스마트시티에 대해 비판적 논쟁을 제기한 선도적인 저작으로 

Anthony Townsend(2013)의 Smart Cities: Big Data, Civic Hackers, and The Quest 

for A New Utopia를 들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William 

Shakespeare의 Coriolanus에서 “사람을 뺀다면 도시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What is the city but the people)?”라는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여

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Townsend는 현재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사람

들을 배제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의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장미빛 미래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형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통치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

며, 이를 위해 현재 선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과 확대를 추

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의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 검열과 통제체제

의 강화라는 현실이 우리와 괴리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수

도 있는 미래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스

2)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紙)에서는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대해 “우리는 감시국가

로 돌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은 이미 기술이 시민들의 자유를 절대

적으로 침해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렸고, 영국 또한 사회와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Delv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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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시티의 확산과 보편화가 가져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자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공간과 사회에 새로운 기술의 접

목은 분명히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효율성, 편리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미래 도시

의 지향이자 모델로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마트시

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

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효율성 이면에는 이러한 새로운 도시모델의 

도입에 따른 도시 공간에서의 사회관계 및 권력관계 변화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운영과 관리를 위해 수집, 가

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이를 둘러싼 국

가권력과 자본권력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첫째, 최근 들어 서구에서 본격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판적 논의 중에서도 특히 

도시의 통치, 즉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와 관련한 것들을 고찰하고자 한

다. 이 논의들은 서구의 경험과 사례에 기반한 인식이라는 한계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기술이 도시공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현실이 단지 효율성, 편리성,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로

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 차원

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시티 정

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중국 현실에 대한 분석

은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

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와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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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그 정의의 모호함에 대

해 지적하고 있다(Hollands, 2008; Townsend, 2013; Vanolo, 2014; Shelton et al., 2015; 

Meijer and Bolívar, 2016; Das, 2019). 예를 들어 Wiig는 스마트시티는 수많은 

유사한 또는 상호 충돌하는 정의들로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한 수사적 

장치라고 주장하였다(2015: 271).3) 스마트시티는 1970년대 초부터 와이

어드 도시(wired cities), 사이버도시(cyber cities), 디지털도시(digital cities), 지능

형도시(intelligent cities), 네트워크도시(networked cities), 지각도시(sentient cities),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등의 다양한 디지털 네트워크 관련 도시 

구상 또는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발전과 관련된 개념이자 열망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제품의 아상

블라주로서 산업계, 정부, 학계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글로벌 아

젠다가 되었다(Kitchin et al., 2019: 1). Picon(2015)은 스마트시티를 디지털기

술의 적용을 통해 도시의 기능, 지속가능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

관계에 최적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의 이상(ideal)인 동시에, 도시가 

지능화(intelligent)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29~30). ‘스마터 시티

(Smarter City)’라는 개념을 통해 스마트시티 정책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

는 IBM은 “더욱 스마트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Smarter, more competitive 

cities)”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시환경과 생활에 대한 ‘모니터 및 측

정과 관리’를 통하여 더 나은 결정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고, 문제를 

미리 예측, 대응할 수 있으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Willis and Aurigi(2018)는 

스마트시티가 일종의 규범화된 목적론적 인식하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도시문제의 해결책으로 당연시되고 있음을 

3) 스마트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남용되면서 용어가 가지는 유용성을 이미 압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선전되고 있는 잘못된 아

이디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Willis and Aurigi, 2018: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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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4)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들은 스마트시티에 동원되는 

다양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가 가치중립적이며 비이

데올로기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효율성, 비용효과 등의 

효용을 부각시키고 있다(Kitchin et al., 2019: 3). 특히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도시거버넌스의 변화에 주목하는데,5) 스

마트시티의 구축이 도시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 운영의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높이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Townsend, 2013: 

10). 특히 ICT의 도입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Townsend는 스마트시티에 대해 아래로부터 주

민들이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민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Townsend, 2013: xiv).6) 이러한 논의들은 스마트시티에서의 다양한 기술인

프라 활용을 통해 시민들 간 활발한 정보 공유 및 교류와 참여가 촉진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에서 개인이 가지는 정치주체로

서의 권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다.7)

그러나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이 디지털기술 발전이 사

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뉴욕타임스≫, ≪가디언≫ 

4) 이들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담론들이 공통적으로 현대 도시를 변화가 필요한 위

독한 환자로 바라보면서 도시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정책수단으로 스마트시티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Willis and Aurigi, 2018: 52~53).

5)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거버넌스를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거버넌스 시스템의 투

명성, 공공서비스의 용이성 등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Vanolo, 2014: 887).

6) Townsend 또한 ICT 기술이 초래할 권력의 불평등, 특히 기업과 정부에 의한 감시

와 통제체제 강화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서부터 도시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아닌 주민들과 커뮤니티가 주도하

는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2013: 14).

7)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 기대의 기저에는 ‘기술통치적 합

리성(technocratic rationality)’에 대한 과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에 대한 

‘기술유토피아적 비전(techno-utopian vision)’을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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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일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구호 하에 AI, 빅데이터 등 각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한 스마트시티 건설 및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런 비판 또는 우려의 목소리는 찾

기 힘들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

와 관련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및 확산 등과 같은 스마트시티 기술의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지만, 이런 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

적 주체성의 변화, 즉 정치적 시민에서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서비스 

이용자 또는 소비자로의 변화 등에 대한 지적은 주류정책담론에서 사

실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Picon(2015: 20)이 지적하고 있듯이 기술의 변화는 정치·사회적 

변화와 분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혜택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

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담론을 살펴보면 기술의 변화가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와 생태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만

을 강조하면서 기술중심적인 단선적 접근을 하거나 긍정적인 영향만

8) ≪뉴욕타임스≫는 올 4월부터 ‘프라이버시 프로젝트(Privacy Project)’라는 이름의 

특집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제기

하고 있으며(https://www.nytimes.com/series/new-york-times-privacy-project), Edward 

Joseph Snowden의 NSA 폭로를 특종보도하였던 ≪가디언≫ 또한 디지털 기술이 

초래할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The Guardian, 2019a: 

2019b). 최근에는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하향식, 기술중심, 개발중심, 기업주도 스

마트시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업자, 

기업 등이 ‘시민 중심’, ‘공동체 중심’ 등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Cardullo 

and Kitchi, 2019: 2; Shelton and Lodato, 2019: 36). 예를 들어 이상호 등(2017)은 

“스마트시티는 사람 중심의 계획이 우선[되고], … 최근 스마트시티 사업의 이슈

는 단연 ‘사람’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전혀 제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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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목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아니면 단지 선언적인 수준에서

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

지 않는다). 즉,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잠재력을 강조

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ICT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선언하는 

등 스마트시티에 대해 사실상 무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Wiig, 2015: 260).

이 연구에서는 최근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관련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들을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의 확장, 그리고 디

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등 세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를 통해 기존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확장과 민주주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작동에서는 오히려 다국적 기업, 대기업, 스타트

업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포착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마트시티가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나 전문가 

중심의 통치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목한다.

1) 도시 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의 고착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관련된 첫 번째 비판은 스마트시티를 지지

하는 이들이 천명하는 다양한 혜택의 이면에는 실제로 기업들에게 새

로운 이윤추구의 기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 거버넌

스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선도적인 비판은 Hollands(2008)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기술의 진보가 도시공간에 가져올 긍정적

인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지배적인 현실에 대

해 의문을 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담론 기저에 친기업, 

신자유주의 편향이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

이 활용된 일종의 도시 기업가주의의 변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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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Wiig and Wyly(2016) 또한 데이터와 디지털기술이 도시관리에 적

극적으로 이용되면서 기업가주의적 거버넌스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

며, 그로 인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성장기계(growth machine)’로서 도

시의 진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즉 이들은 데이터와 디

지털 기술이 결코 객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개입과 결정의 

산물이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Wiig and Wyly, 2016: 489).

한편 Wiig(2015; 2016)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확

산시키고 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

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BM이 직접 정책컨설팅에 참여한 미국

의 ‘필라델피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면서, IT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도시의 정착이 도시와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

다줄 것이라는 논리를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기업가주의 및 신자유

주의 도시개발 전략의 확대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Wiig, 2015: 259; 2016: 548).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도입이 

도시불평등과 같은 도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세계경제

에서 도시를 판촉하고 마케팅하는 것에(예를 들어 “Philadelphia: Smart City, 

Smart Choice”)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비판하였다

(Wiig, 2016: 537). 이로 인해 도시가 겪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기

술적인 문제로,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기술적인 차원으로 국

한(technological fix)되어 버리는 문제 또한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Wiig, 2016: 548~549).

Söderström et al.(2014)도 그들의 논문제목인 “기업 스토리텔링으로서

의 스마트시티(Smart cities as corporate storytelling)”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BM의 ‘Smarter cities’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도시의 문제를 규

9) Hollands는 스마트시티가 기업이 지배하는 정보도시로 안내하는 일종의 ‘연막

(smokescreen)’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08: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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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기술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스

마트시티에 대한 담론 구축을 주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

해 IBM이 스마트가 도시의 새로운 필수적인 자산임을 정당화하면서 

정보중심, 기술관료 주도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적 정당화와 더불

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상주의(utopianism)’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밖에 Barns(2016)는 스마트시티에서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정치의 투명성과 ‘아래로부터의 도시 거버넌스

(bottom-up urban governance)’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가주의 도시 

거버넌스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오픈데이터가 스마

트시티의 주요한 초점이 되면서 도시정부의 역할 또한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시장에서의 ‘기업가적 촉진자(facilitator)’가 되었고, 그 결과 도시

에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Das(2019)는 최근 인도의 ‘스마트시티 100개 조성 프로젝

트’에서 사기업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관료와 지도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사기업들이 혁신적, 

경쟁적, 창조적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프로젝트를 주도

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Das, 2019: 6).10) 특히 이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는 기업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완화 관련 법률들

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제공하는 등, 민영화, 이윤추구 중심

의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Das, 2019: 16). 

Watson (2015)은 이러한 변화가 결국 정책과 예산의 초점을 위생, 상하

수도, 주택 등과 같은 도시주민의 기본적인 요구보다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두게 되면서 오히려 도시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

10) 특히 Green(2019a: 26)은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사기업들이 자신

들의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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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홍성호(2017)가 글로벌 IT기업인 

IBM이 주도하는 국내 스마트시티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실

정에 밝지 않은 엔지니어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이 주도되면서 스

마트시티가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기업 이윤추구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11)

이상의 논의들은 스마트시티 담론이 기술 주도의 도시개발, 경제발

전, 공동체 활성화, 시민복지의 향상 등과 같은 비전들로 가득 차 있지

만, 스마트시티의 실질적 작동은 결국 사기업들이 하향식으로 도시 거

버넌스와 개발과정에 더욱 깊숙이 간섭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Shelton and Lodtao, 2019: 35).12) 즉, 스마트시

티의 확산이 도시 기업가주의의 강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13) 도시

정책의 초점이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보다 자본의 유치(특히 지식, 

IT 자본)로 이동하고, 이는 결국 도시에서의 권력관계 중심이 기업 위주

로 재편되어 도시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우

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14)

11) 이는 국가 주도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중국 

선전(深圳)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스마트시티를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

력으로 바라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안면인식 ATM 기기, 스마트 가로

등, 스마트 CCTV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12) 앞에서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의 현실에서 스마

트시티는 일자리 창출, 모델수출 등 경제성장 담론과 긴밀히 연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13)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과거 도시 기업가주의와 같은 도시의 경제정책들과 단절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Wiig, 2015: 271), 특히 

재정긴축의 시대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

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helton et al., 2015: 16).

14) 이와 관련하여 이상적인 스마트시티는 ‘프라비토피아(privatopia)’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Vanolo, 2014: 893). 또한 Green(2019a)은 스마트시티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적

으로 스마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은 오히려 부정의와 불평등이 가득 찬 

도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Green, 2019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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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에서의 정치의 실종: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신자유주의 거버넌스를 정당화, 촉진한다는 

첫 번째 비판은 주로 스마트시티의 담론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경

향이 있는데, 두 번째 비판지점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담론의 영역

에만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프로젝트가 독특한 물질성, 

공간성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의 재구성에도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Gabrys, 2014: 32). Meijer and Bolívar(2016)는 스마트시

티의 거버넌스를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제도적 변

화의 복잡한 과정과 사회-기술적 거버넌스의 정치적 속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원론적인 접근을 넘어 거

버넌스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서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더불어 전

문지식을 갖춘 기술관료에 의한 통치체제가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이

것이 탈정치화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들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로 Vanolo(2014)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스마트시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관 파트너십’이 

장려해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에서의 이

슈들이 정치와 무관한 탈정치화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

판하였다. 스마트시티 패러다임에서 도시개발정책은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한 단일한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 결과 도시문

제의 사회정치적 복잡성은 거세된 채 기술적 해결책의 적용만을 강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도시정치에서의 관료나 엘리트 중심의 

‘기술통치(technocracy) 체제’를 공고화하며, 스마트라는 이름의 아젠다를 

통해 도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역 엘리트들의 이해에 부

합하는 구체적인 개발정책을 더욱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Vanolo, 2014: 886; Willis and Aurigi, 2018: 18).

다른 한편, Vanolo(2014)는 ‘도시통치성(urban governmentality)’의 개념을 

통해 스마트시티 담론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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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5) 스마트시티 담론의 작동은 도시정부를 정치에서 유리시키고 

도시의 문제를 기술과 환경의 문제로만 치환하며, 그 결과 도시정치의 

탈정치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결국 도시에서의 정치적 갈등, 극단주의

와 저항 대신 ‘규율된(disciplined)’ 도시를 선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Vanolo, 2014: 884). 다시 말해 스마트시티 담론이 규율 기제를 통

해 도시에서 ‘스마트시민’이라고 호명되는 온순한 주체의 생산을 위

한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6) 즉, 스마트시

티에서 개인의 정치적 주체성은 시민에서 서비스 이용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 도시에서의 의사결정은 스마트시티를 운영하

는 기술관료들에 의해 독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스마트시

티에서의 데이터 관리, 센서 유지 등 도시 운영과 관리에서 IT 기업 

등 사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은 결코 민주적으로 선출

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의 거버넌

스가 의사결정 또는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로 규정되면서 이는 필연적

으로 도시에서 시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의를 동반하게 된다. 

위와 같이 스마트시티가 수동적이고 온순한 주체를 생산한다는 비

판이 아니더라도 실제 대다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는 시민들을 

정책과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보다는 ‘정책의 수혜자’ 내

지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Willis and Aurigi, 2018: 197; 

Shelton and Lodato, 2019: 40). 효율성과 최적화를 강조하는 스마트시티에서 

15) 특히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 대해 스마트와 푸코의 ‘통치

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연결지어 ‘smartmentality’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

였다(Vanolo, 2014). 이와 관련해 도승연(2017)은 푸코의 ‘문제화(problematization)’ 

개념을 통해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성 문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 

16) Vanolo는 스마트시티의 생산은 필연적으로 스마트시민의 생산과 함께 이뤄지는

데, 여기서 스마트시티 담론이 시민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방식을 따르도록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014: 893).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서 시

민의 참여는 사실상 전문가에 의해 분석될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수

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Shelton et 

al., 20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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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와 관련하여 도시정부의 역할은 결국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피드백을 듣고 불만을 해결해 주는 일종의 고객센터

가 된다는 것이다(Green, 2019a: 8).17)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하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장지향적 성격뿐만 아니라 ‘온정적 간섭주

의(paternalism)’의 모습을 갖게 된다(Kitchin et al., 2019: 9). 

Gabrys(2014)는 스마트시티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성취되는 주요한 방

식은 디지털 센싱과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통하

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도시 시민들은 일종의 

‘센싱 노드(sensing nodes)’, 즉 시민 센서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

였다(Gabrys, 2014: 32). 즉, 시민은 스마트시티 작동을 위해 데이터를 수

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권의 행사 또한 결국 ‘시민에 

의한 감각활동(citizen sensing)’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Gabrys, 2014: 34).18) 

따라서 시민의 활동은 개인들이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라기보

다는 스마트시티의 ‘인공두뇌(cybernetic)’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더 가까

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abrys, 2014: 38).19) 이와 관련해 

Shelton and Lodato(2019)는 ‘실제로 존재하는 스마트시민(actually existing 

smart citizens)’이란 개념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두 가지 유형의 스마트시

민― ‘일반 시민(the general citizen)’과 ‘부재한 시민(the absent citizen)’ ―이 나

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앞서 제기한 스마트시티에서의 서비스

의 수혜자 내지 소비자를 뜻하며, 후자는 전문가들이 스마트시티에서

17) Green(2019a: 48)은 스마트시티에서의 다양한 기술들이 시민을 ‘불만고객

(citizen-as-disappointed consumers)’ 으로 만들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집단적 책임

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참여는 결국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시민들은 

단순히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방적인 것으로 실질적 참여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Willis and Aurigi, 2018: 206~207).

18) EU 디지털 분야 부위원장을 역임한 네일리 크루스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석유라고 주장하였다(Kroes, 2012).

19) 다시 말해 스마트시티에서의 시민들은 스마트기술의 수동적인 최종사용자에 불

과하게 된다는 것이다(Das,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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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독점하면서 이로부터 실제 시민들이 배

제된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이러한 두 유형의 스마트시민은 스마트

시티에서의 민주주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결국 스마트시티

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

리 도구적, 기능주의적, 기술관료적인 탑-다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 대한 관리(stewardship)나 시민을 위해 최선이 무엇

인지 정부가 결정하는 온정적 간섭주의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Kitchin 

et al., 2019: 3).

결국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술중심적 접근들은 민주주

의와 시민참여의 한계를 효율성과 불충분한 정보의 문제로만 한정하

고 민주주의와 참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답을 주지 않는

다(Green, 2019a: 42). 즉, 민주주의는 선호를 취합하는 것이나 논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접근은 권력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무력화하면서 현재 체제의 존속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주

목하는 정보교류나 소통의 원활함은 결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계층이나 집단의 목소리와 의견을 왜곡하거나 무

시하는 구조적 권력 불평등의 문제를 덮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

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시티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

버넌스 출현과 확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실천을 변화시킬 수밖

에 없는데, 이에 대해 결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Green, 2019a: 50).20)

요약하면 스마트시티에서 새롭게 규정되고 유통되고 있는 ‘스마트 

시민권(smart citizenship)’의 개념은 결국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의 

20)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서 숙의의 과정은 상당히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스마트시티에서의 효

율적 정보 처리가 과연 이러한 숙의의 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Green, 2019a: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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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아닌 수동적 공헌과 소비 중심의 디지털 시민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Kitchin et al., 2019: 12). 시민들의 요구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템 구축은 시민의 소비자화에 다름 아닐 뿐이며, 과연 실질적 민주

주의를 구축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에서

는 시민권이 ‘소비자 권리’로 축소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주체성

이 탈각되는 대신 그 자리에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수동적인 시민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권의 개념에 기반한 스마

트시티의 거버넌스가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관료 중심의 위로부터의 실시간 검열, 감시, 통제체제 강화로 연결되

면서, 오히려 뼈대만 남은 시민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3) 새로운 디지털 파놉티콘 구축: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도시사회학자인 Saskia Sassen은 도시가 스마트기술들이 상하수도, 

교통, 안보, 청정에너지 등 도시 제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살아 있는 실

험실이 된다는 점에서 스마트시티의 출발은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이

미 우리는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도시(sensored city)’가 ‘검열당하는 도

시(censored city)’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assen, 

2013a). 이와 같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

는 지점은 도시에서의 스마트 기술 확산이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사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상생

활에서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서구언론의 비판들과도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서 논의할 중국의 스마트시티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Green(2019a)은 현재의 스마트시티 구조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289

인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불투명하고 때로는 독점적인 알고

리즘을 이용하면서, 검열과 사회통제를 위한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

다는 것이다(Green, 2019a: 92). 결국 스마트시티에서의 민주주의는 환상

일 뿐이며, 실제 스마트시티는 오히려 각종 디지털기술로 강화된 새로

운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Gabrys(2014: 42)는 디지털 기술이 일견 시민들의 민

주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해방적 도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글로

벌 IT 회사들의 각종 기술과 장비들을 통해 도시생활의 거의 모든 양

상들이 데이터-센서로 모니터되고 포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레벨의 

통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Willis and 

Aurigi(2018: 52)는 스마트시티가 약속한 “무엇이든, 언제나, 어디에서나

(anything, anytime, anywhere)” 유토피아는 모든 곳에서 일상적인 데이터 수

집,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그리고 통제라는 비전을 추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마트시티의 구축은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생성과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도시의 통치체제를 본질적으로 더욱 ‘파

놉티콘(Panopticon)’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Aurigi, 2018: 41). 이러한 도

시에서 행위에 대한 통제는 더이상 어디에 또는 누구와 있는지에 따

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슨 데이터에 접근하고 생산하

는지에 의존하게 된다(Aurigi, 2018: 21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가 현재의 행동

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동을 예

측하는 알고리즘의 이용을 통해 사회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 행위는 도시가 스마트하게 되는 데 

핵심적인 기제로 여겨지지만, 이는 결국 과거와 같이 범법 행위가 나

타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용가능한 행위들을 미리 조직화하

는 새로운 전략을 낳게 된다(Aurigi, 2018: 217). 즉, 이러한 새로운 통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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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에서 시민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부

여받는데,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시민’의 생산은 결국 ‘원격 통치

(government at a distance)’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Aurigi, 2018: 302). 예를 들어 

Green(2019a: 4)은 스마트시티에서 시민의 참여는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대신, 경찰들은 인종차별적 조치들을 정당

화, 영구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즉, 여

기서 시민은 정보제공자나 소비자로 탈정치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잠

재적인 범죄자로써 감시와 검열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행동양식

을 구축하고 통제, 검열하는 문제에 있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고 이런 통치성의 작동이 누구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21) Saskia Sassen은 이러한 감시체제하에서 결국 “시민은 도대

체 누구인지, 새로운 식민지 주민은 아닌지(who are we, the citizens－the new 

colonials?)” 묻고 있다(Sassen, 2013b: 220). 2019년 6월 ≪뉴욕타임스≫에 게재

된 “웃어. 너의 도시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Smile, your city is watching 

you)”(Green, 2019b)라는 제목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사는 이러한 우려와 

의문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스마트시

티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관련 문제

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이와 관련해 Zuboff는 그의 저서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자동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제 목표는 개인을 자동

화하는 것(2019: 8), 즉 행동과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것임을 지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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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및 거버넌스 분석

1)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중국은 2011년 12월 발표한 ｢산업모델 전환 및 고도화 계획(2011∼

2015년)(工业转型升级规划, 2011~2015年)｣에서 중점 육성 분야 중 하나인 ‘사

물인터넷(物联网)’의 주요 활용 분야에 ‘스마트시티(智慧城市)’를 포함시

키면서 스마트시티라는 용어의 사용을 본격화하였다.22) 그리고 그 이

듬해인 2012년부터 중국 정부는 단순한 용어 사용을 넘어 스마트시티

를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여 개 도시23)에서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는 현재 ‘스마트시티 열풍’이 불

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장 또한 2018년 미화 304억 달러에서 2023년에

는 미화 5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Yang, 2019).

이처럼 중국이 ‘스마트시티 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스마트시티 건

설에 대한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

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공식적으

로 사용되기 시작한 2011년 말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중국 중앙정

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표한 정책만도 

무려 24개에 달하고 있으며(<표 1> 참조), 각 지방정부들 역시 이러한 

22) 한편 같은 해 3월 발표된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国民经济

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2011－2015年)规划纲要)｣에서는 ‘스마트시티’ 대신 ‘디지

털 시티(数字城市)’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동 계획

이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를 최초로 공식화한 정책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23) 반면 일부 연구기관은 스마트시티 추진 도시수를 약 6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

기도 하다(亿欧智库, 2019: 17).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도시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

다는 것이다(장링, 2019: 1). 이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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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발표기관 정책문건명

1 2011.12 국무원(国务院) 산업모델 전환 및 고도화 계획(2011∼2015)

2 2012.06 국무원
정보화 발전 강력 추진 및 정보보안 보장 관련 의견
(关于大力推进信息化发展和切实保障信息安全的若干意见)

3 2012.11
주택도시건설부

(住房和城乡建设部)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임시시행 관리방법

(国家智慧城市试点暂行管理办法)

4 2013.02 국무원
사물인터넷의 정연하고 건전한 발전 지도의견

(关于推进物联网有序健康发展的指导意见)

5 2013.08 국무원
정보소비촉진 및 내수확대 의견
(关于促进信息消费扩大内需的若干意见)

6 2014.03
중국공산당 중앙위

원회, 국무원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7 2014.0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展改革委员会) 

등24)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지도의견
(关于促进智慧城市健康发展的指导意见)

8 2015.01
국가관광국

(国家旅游局)

스마트 여행 육성 촉진 지도의견

(关于促进智慧旅游发展的指导意见)

9 2015.05 발개위 등25)

공공안전용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운용 
강화 의견(关于加强公共安全视频监控建设联网应用工作

的若干意见)

10 2015.05
국가측량지리정보국
(国家测绘地理信息局)

디지털시티의 스마트시티 전환과 고도화 관련 통지
(关于推进数字城市向智慧城市转型升级有关工作的通知)

11 2015.11
국가표준위원회(国家

标准委员会) 등26) 

스마트시티 표준체계 및 평가지표체계 구축과 운용

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开展智慧城市标准体系和评价指
标体系建设及应用实施的指导意见)

12 2016.02 중공중앙, 국무원
도시계획 및 건설관리 업무 강화 의견

(关于进一步加强城市规划建设管理工作的若干意见)

13 2016.03 국무원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2016-2020年)规划)

14 2016.07 중공중앙, 국무원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国家信息化发展战略)

15 2016.11 발개위 등27)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업무 시행 및 신형 스마트시티

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 추진 관련 통지(关于组织开展

新型智慧城市评价工作务实推动新型智慧城市健康快速发
展的通知)

16 2016.12 중공중앙, 국무원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지표(2016년판)

(新型智慧城市评价指标(2016年版))

17 2016.12 국무원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국가 정보화 계획

(“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

<표 1>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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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7.01 교통운수부
스마트 교통 육성 추진 행동계획(2017∼2020년)
(推进智慧交通发展行动计划(2017-2020年)

19 2017.07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육성계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 2017.09 자연자원부

스마트시티 시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요강

(2017년판)(智慧城市时空大数据平台建设技术大纲(2017

版))

21 2017.09 교통운수부
스마트 교통 및 외출 편리화 행동방안(2017∼2020년)

(智慧交通让出行更便捷行动方案(2017-2020年)

22 2018.12
인터넷·정보화 위원

회, 발개위

신형 스마트시티의 건설 평가업무 지속 및 건강하고 
빠른 발전 심화 추진 관련 통지(关于继续开展新型智慧

城市建设评价工作 深入推动新型智慧城市健康快速发展

的通知)

23 2019.01 자연자원부

스마트시티 시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요강

(2019년판)(智慧城市时空大数据平台建设技术大纲(2019

版))

24 2019.03 발개위
2019년 신형 도시화건설 중점임무 통지

(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的通知）

자료: 중국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필자들이 직접 정리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

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4)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고 한다) 이외에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

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공안부(公安部), 재정부(财政部), 국토자원부[国土资源

部, 2018년 3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에 따라 ‘자연자원

부(自然资源部)’로 재편], 주택도시건설부, 교통부(交通部) 등 7개 부처가 참여하

였다.

25) 발개위와 더불어 중공중앙 사회치안 종합관리 위원회[中央社会治安综合治理委员

会, 2018년 2월 28일 개최된 제19기 중공중앙 제3차 전체회의(十九届三中全会)에

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이 통과됨에 따라 

정법위원회(政法委员会)로 기능이 흡수되면서 폐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주택도시건설부,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이 제정 작업에 공동 참여하였다.

26) 여기에는 중공중앙 인터넷 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 사무처(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

会办公室, 이하 ‘인터넷·정보화 위원회’라고 한다)와 발개위 등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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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만 해도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중

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모두 세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더해 각 지

방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들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것처럼 각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들을 기초로 입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본 연구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다.28)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검토

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중국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관련 주요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가운데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상세한 각론적 

내용이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술적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까지 모두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논의의 

방향을 불분명하게 할 우려도 있다.29)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

27) 공동 참여기관은 중공중앙 인터넷·정보화 위원회와 국가표준위원회 등이다.

28) 중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정부와 스마트 사구(커뮤니티)가 중요

한 요소이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정

부와 스마트 사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지적도 있다(박철현, 2017: 44~45). 매우 정확하고 유의미한 지적이나 아

직까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한다.

29)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은 시기별로 두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정책들은 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장기적

인 계획 내지는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스마트시티 추진에서의 큰 방향성

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2015년 이후에는 각론적, 기술적이거나 단기적인 목표

설정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亿欧智库, 20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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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들 중에서 총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들에 한정하여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정책들

과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발전 강력 추진 및 정보보안 보장 관련 의견

이 의견에서는 ‘사회관리 및 도시운영의 정보화 수준 제고’라는 세

부 목표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를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관리정보의 공유를 추진하고 ‘격자형 관리모델(网格化管理模式, grid style 

management)’30)의 보급을 확대하며,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교통 시범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건설의 건강한 발전을 유

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도(街道)나 커뮤니티

(社区)와 같은 말단 행정단위까지 전자정부의 보급 및 활용을 가속화하

고, 의료 서비스 및 관리 정보시스템, 취업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의 정보화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자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인터넷 정보보안 관리 능력 제고, 정보보안과 관련한 법규 재정비 및 

제정 등의 여러 정책적인 조치들을 언급하여 정보화 추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비책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0) ‘격자망형 관리모델’은 커뮤니티(社区)를 ‘격자(网格)’ 형태로 더욱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각 격자에는 ‘격자원(网格员)’을 두어 격자 

내에서 발생하는 치안부터 사소한 민원까지 모든 사항을 관할하도록 하며, 격

자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총괄적인 사회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나사기·백종욱, 2016: 51).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격자형 관리모델이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라는 목적보다

는 주민통제와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Hornby, 2016).



296 공간과사회 2019년 제29권 4호(통권 70호)

(2)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임시시행 관리방법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임시시행 관리방법｣은 

스마트시티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정책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

마트시티를 ‘신형도시화’ 추진과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31) 건설의 

핵심적인 조치라고 밝힘으로써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의의 및 위상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계획과 건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현대과학

기술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화하고, 정보자원을 통합하며, 도시 관리능

력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모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시범지역으로 신

청하기 위한 자격과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방법｣에서 하나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시티 시범

지역 선정에 대한 평가지표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다. 먼저 ｢평가지표｣는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 지표(4

개 항목)는 총 11개 항목의 2단계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32) 2단계 지

표는 다시 57개 항목의 3단계 지표로 세분화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하드웨어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

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보된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정부서비스33)

31) ‘샤오캉 사회’는 대부분의 국민이 중등국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2) 1단계 지표 중 첫 번째 항목은 ‘스마트시티 추진 보장체계 및 기간시설(保障体系

与基础设施)’로 여기에는 스마트시티 추진 보장체계, 네트워크 기간시설, 공공플

랫폼 및 데이터베이스 등 세 가지 2단계 지표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스마트 건설 및 거주적합성(智慧建设与宜居)’인데 역시 도시건설관리와 

도시기능제고의 두 가지 2단계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 번째는 ‘스마트 

관리 및 서비스(智慧管理与服务)’로 여기에는 정부서비스, 기본공공서비스, 전문 

분야 활용 등 세 가지가 2단계 평가항목으로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항

목인 ‘스마트 산업 및 경제(智慧产业与经济)’는 산업계획, 산업고도화, 신흥산업

육성 등 세 가지 2단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정부서비스(2단계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평가항목(3단계)에는 정책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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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공서비스34) 및 전문 분야35) 등에서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3) 사물인터넷의 정연하고 건전한 발전 지도의견

｢지도의견｣은 사물인터넷이 생산 및 사회관리 방식의 스마트화, 정

밀화,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의 정

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물인터넷 육성에서의 기본원칙

과 발전목표 및 주요임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보다 

사회관리를 먼저 언급하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기본원칙’에서는 사물인터넷 육성에 있어 ‘시장이 견인하고 

기업이 주체(以市场为导向，以企业为主体)’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하면서,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여 실제 수요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6)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물인터넷 육성이 정보

정보공개, 온라인 민원, 정부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된다.

34) 2단계 공공서비스 평가항목에는 기본공공교육, 근로·취업 서비스, 사회보험, 사

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 공공 문화·체육, 장애인 서비스, 취약계층 주거 보장 

등의 3단계 평가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35) 정보화가 강조되는 전문 분야로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보

호, 스마트 국토관리, 스마트 긴급대응, 스마트 안전, 스마트 물류, 스마트 커뮤

니티, 스마트홈, 스마트 결제, 스마트 금융 등을 3단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안전(智慧安全)’ 항목은 ‘안심도시(平安城市) 구축을 포함한 

도시 공공 안전시스템의 스마트화 정도’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 

커뮤니티(智慧社区)’에는 ‘커뮤니티 내 센서 설치 현황’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36) 이는 ｢지도의견｣이 발표 배경의 하나로서 사물인터넷 육성 과정에 있어 일부 

지방에서 ‘맹목적 건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

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맹목적 건설 현상은 사물인터넷을 핵심기술로 하고 있

는 스마트시티 건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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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보안의식의 강화 속에

서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기본원칙으로 함께 언급하고 있다. 다음

으로 ｢지도의견｣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의 광범위한 활

용을 구현한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

요임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큰 것들을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안전, 사회보장, 의료·보건, 도시관리, 대민서비스 등의 분

야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스마트 사회관리 및 공

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정보화를 촉진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시티 건설

에 있어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의 안전

한 관리 및 데이터 보호 수준 제고’를 주요임무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

고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전송, 처리, 활용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4) 정보소비촉진 및 내수확대 의견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소비 확대, 정보보호 강화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의견｣에서

는 ‘공공서비스의 정보화 수준 제고’라는 부분에서 ‘스마트시티 건설

의 가속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건

이 갖춰진 도시들부터 스마트시티 시범건설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공

공시설의 스마트화와 다양한 시장주체들의 스마트시티 건설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시범건설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들이 ‘시

장의 투자’와 ‘데이터 자원의 사회화 및 이용·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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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

1979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격차 및 

도농 불균형 해소,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발전 방식 전

환,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의 압축성장으로 인한 병폐 해결과 지속가

능한 발전의 토대 마련 등을 위해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신형도시화’이다. 이런 배경에서 ｢계획｣에서는 신형도시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언급하면서 정보네트워크 고도화, 도시계획 

및 관리 정보화, 인프라 스마트화, 공공서비스 편의성 제고, 산업 발전 

현대화, 사회 거버넌스의 정밀화 등 ‘6대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사회 거버넌스(社会治理)38) 정밀화’에서는 시장, 환경, 신

용, 긴급대응, 치안, 방역, 공공안전 등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을 심화시켜 사회 거버넌스 방식의 일신을 도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6)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지도의견

‘건전한 발전’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도의견｣은 

발표 당시의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이 ‘불건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다고 할 수 있다(王祥騮, 2018: 54). 즉 ｢지도의견｣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

는 것처럼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통일적 계획의 부재, 추진 

37)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자원의 공유와 개발, 이용’을 촉진할 수 있

는 여러 조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38) ‘사회 거버넌스’는 2013년 11월 12일 제18기 중공중앙 제3차 전체회의(十八届三

中全会)에서 통과된 ｢전면적 개혁 심화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关于全面深

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기존에 사용되던 ‘사회관리(社

会管理)’를 점차 대체하고 있는 용어이다. 두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

니지만 사회관리는 국가안보나 사회안정 및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사회 거버넌스는 사회 조화적 요소나 사회 발전의 활력 증대라는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되어 사회관리의 주체가 다변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나사기·백종욱, 

2016: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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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낙후, 사이버 보안 우려, 일부 지방의 맹목적 추진 등의 문제점

을 일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도의견｣은 우선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명확한 정의를 내렸는데, 스마트시티를 “사물인

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및 공간지리정보의 통합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과 건설, 관리 및 서비스에 있어서

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이념 및 모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임시시행 관리방법｣에서의 

스마트시티 추진목적과 비교해 보면 ｢관리방법｣에서 막연하게 언급하

고 있던 ‘현대과학기술’을 더욱 구체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관리방법｣에서 스마트시티 추진목적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산업모

델 전환 촉진’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산업모델 전환 촉진이라는 목적

을 명기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일선 지방정부들의 방

향성에 혼선을 야기하여 자칫 ‘도시’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도의견｣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에서의 기본원칙들을 확립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내실 있는 추진(以人为本，务实推

进)’, ‘지역 맞춤형 전략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설(因地制宜, 科学有序)’, 

‘시장 중심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市场为主, 协同创新)’, ‘관리 및 통제 가

능한 네트워크 안전 확보(可管可控, 确保安全)’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

본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들을 제

시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목표로는 2020년까지 일

군(一群)의 특색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도

시관리의 정밀화, 생활환경의 주거적합성 개선, 기반시설의 스마트화, 

효과적인 인터넷 보안방안 마련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돌봄, 취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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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교육, 여행 등 분야에 대한 정보화 서비스 체계 내지 플랫폼의 

구축과 클라우딩 컴퓨팅 및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세부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도시관리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영상

정보 자원의 통합, 공공안전 보장시스템의 사회화·네트워크화·격자망

(网格)화 실현, 공공안전용 영상의 네트워크 활용 추진, 대출·납세·위약

여부·제품품질·사회보험 가입·법규위반 등 분야의 정보 통합을 기반

으로 신용정보시스템(征信信息系统) 구축, 도시지리공간 정보 및 건축물 

정보를 통합한 스마트시티 공공정보 플랫폼 구축,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 관리의 정밀화 제고, 전

면적인 감지와 폭넓은 상호 연동을 바탕으로 한 도시 스마트관리 시

스템 구축 등이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안전 확보를 위

한 구체적인 과제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인터넷 보안책 시행, 중요 정보시설 및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강화, 인터넷 보안 책임제 실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공공안전용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운용 강화 의견

｢강화의견｣은 스마트시티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정책문건은 아니

지만, 중국에서 스마트시티의 실제 운영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의견｣은 공공안전용 

영상감시시스템의 구축과 네트워크 운용이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 유

지, 폭력·테러 범죄의 예방과 억제, 도시관리 수준의 제고, 사회관리 

시스템의 혁신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사회치안 강

화에 대한 당과 국무원의 지시사항을 관철하고 사회체제 개혁 심화와 

관련한 당 중앙의 계획을 이행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중국(平安中国)’을 

만드는 것이 동 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다.39)

39) 중국공산당은 2014년 10월 개최된 제18기 중공중앙 제4차 전체회의(十八届四中

全会)에서 ｢법치주의의 전면 추진에 있어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关于全面推进依

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채택하면서 치안 관리에서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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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와 격자망 관리시스템 건설을 접목시

킨다는 큰 틀 내에서 2020년까지 ‘전 지역을 망라하면서도 모든 네트

워크의 공유가 가능하며, 전전후 사용이 담보되고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全域覆盖, 全网共享, 全时可用, 全程可控)’ 공공안전용 영상감시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운용을 실현하여, 치안 강화와 교통운행의 최적화, 

도시관리 및 사회관리 거버넌스의 혁신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40)

(8)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및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 및 사회 운용에 대한 지

침이라고 할 수 있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현대적인 정보통신 인

프라 구축과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발전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건

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그리

고 향후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기반시설의 스마트화, 

공공서비스의 편리화, 사회 거버넌스의 정밀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

서, 계획 기간 내에 일군의 ‘신형 스마트시티(新型智慧城市) 시범도시’들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테러, 조직범죄, 이단적인 종교활동, 마약 등의 범죄행위를 원천적으

로 차단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40)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 내지 임무로는 ① 공공안전용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각 지방의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추진상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 ② 정부 각 기관의 영상자원들을 통합하여 네트워크상에서의 공

유를 극대화, ③ 범지역적, 범부처적 ‘영상정보 공유·운용 시스템’ 구축, ④ 법

에 따른 엄격한 심사와 안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 거버넌스, 

스마트교통, 대민서비스, 친환경 건설 및 환경보호 등의 영역으로도 운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생편의 제고, ⑤ 주요 구역 및 업종 등에 대한 ‘등록관

리제(备案监管制)’ 및 ‘일상관리체계(日常管理机制)’ 확립, ⑥ 데이터 마이닝, 안면

인식, 차량번호판 식별, 스마트경보, 무선인식(RFID), 지리정보, 베이더우(北斗, 

중국이 자체 개발한 GP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안전용 영상감시시스템

의 통합 운용역량 강화, ⑦ 영상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용 및 관리 제도를 시행

하고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안전 조치 강화, ⑧ 영상정보 보안, 데이

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입법의 조속 추진 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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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41) 

반면 인터넷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정된 ｢발전 전략｣은 스마트시티 

자체에 대해서는 “(대상도시의) 등급 및 유형을 세분화하여 추진하고,42) 

스마트시티 등 중요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매

우 짤막한 언급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와 관련성이 큰 정

부의 정보화 수준 제고,43) 사회 거버넌스 역량 강화,44) 각종 공공서비

스 시스템의 일원화, 전자정부 운영 및 관리 체계의 혁신, 정보화 관련 

법제 정비,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법집행 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구체적인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라

고 본다. 

(9)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업무 시행 및 신형 스마트시티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 

추진 관련 통지

｢통지｣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된 ‘신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

업을 구체화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추진에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41) 2016년 12월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국가 정보화 계획｣에서는 ‘신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100개를 2018년까지 조성하고, 2020년까지 유비쿼터스 

대민서비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정부, 융합적이고 혁신적인 IT 경제, 정

확하고 세밀한 도시 거버넌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운영체계 등을 실현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42) ｢‘13차 5개년 계획’ 기간 국가 정보화 계획｣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기

능과 지리적 위치, 경제 및 생활 수준 등에 따라 시범도시마다 각기 다른 발전 

방향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3)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완비, 국가 거버넌스 빅데이터 센

터(国家治理大数据中心) 구축, 정부 업무 공개의 정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44) 여기에는 입체적인 사회치안·방역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공공안전의 스마트

화 수준 제고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기층 종합 서비스관리 플랫폼(基层综合服务管理平台)’ 구축과 정부 기능 및 권한

의 이양을 통해 커뮤니티 자치를 뒷받침하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및 감독권을 보장하고, ‘온라인 민원 수리(网上受理信访) 제

도’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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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발표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통지｣는 신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최초로 개념 정의를 하면서,45) 각 지방의 스마트시티 건설사업도 신형 

스마트시티의 발전방향과 중점 업무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형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과 중점 업무는 함께 발표된 ｢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지표(2016년판: 이하 ‘2016년판 평가지표’라고 함)｣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전체적인 평가지표는 객관적 지표46)와 주관적 지

표47) 및 선택적 지표48)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객관적 지표는 총 7개의 1단계 평가지표와 20개의 2단계 평가지표49) 

45) ｢통지｣에서는 신형 스마트시티를 “도시발전 모델의 전환을 혁신적으로 이끌면

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과 신형도시화 발전전략의 심도 있는 융합을 전면적으

로 추진하고, 도시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

운 방법과 모델 및 형태를 실현하며, 국가 신형도시화 발전전략의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시발전 방식의 전환 및 고도화를 촉

진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시티의 건

전한 발전 촉진 지도의견｣에서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보면 스마

트시티를 ‘신형도시화 발전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

리고 스마트시티의 목적이 단순한 ICT의 활용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

전’과 ‘시민들의 행복감 및 만족감 제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신형’의 구체적인 의미라고 이해된다.

46) 객관적 지표(客观指标)는 도시의 발전 현황과 발전가능성 및 발전의 특징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전체 평가점수(100점 만점) 중 80점이 배정되어 있다. 

47) 주관적 지표(主观指标)는 ‘시민들의 만족도와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

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체 평가점수 중 20점이 배

정되어 있다. 

48) 선택적 지표(自选指标)는 각 지방정부가 객관적 지표를 참고하여 각 지역의 현실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

점은 10점이다. 

49) 구체적으로는 ① 대민서비스(惠民服务, 2단계 지표: 정부, 교통, 사회보험, 의료, 

교육, 취업, 도시, 공공부조, 전자상거래), ② 거버넌스 정밀도(精准治理, 2단계 

지표 도시관리, 공공안전), ③ 생태환경 및 거주적합성(生态宜居, 2단계 지표: 스

마트 환경보호, 친환경 에너지 절감), ④ 스마트 설비(智能设施, 2단계 지표: 초

고속 인터넷 설비, 시공간 정보 플랫폼), ⑤ 데이터 자원(信息资源, 2단계 지표: 

개방 및 공유, 개발 및 이용), ⑥ 네트워크 안전(网络安全, 2단계 지표: 네트워크 

안전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⑦ 개혁 및 혁신(改革创新, 2단계 지표 :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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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4개의 2단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평가지표 중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민서비스(37%)’ 항목으

로 객관적 평가지표에 배정된 점수(80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

다.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버넌스 정밀도’ 항

목인데 반영 비중은 9% 정도에 그치고 있다.

(10) 차세대 인공지능 육성계획

｢육성계획｣은 2025년까지 스마트 제조, 스마트 의료, 스마트시티, 스

마트 농업,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폭넓은 활용

을 목표로 하면서, 계획, 건설, 관리, 운영 등 도시의 전 주기에 걸친 

스마트화50)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안전 분야의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임무도 

부여하고 있다.51)

(11) 신형 스마트시티의 건설 평가업무 지속 및 건강하고 빠른 발전 심화 추진 

관련 통지

이번 ｢통지｣는 위에서 살펴본 ｢2016년판 평가지표｣의 개정판(2018년

제 및 메커니즘) 등이다.

50)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인프라 건설, 스마트 건축 육성, 지하관로 등 기존 도시 

기반시설의 스마트화 추진, 도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질데이터

(heterogeneous data)를 통합한 도시운영 관리 체계 수립, 도시 기반시설과 녹지, 

습지 등 중요 생태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지 및 복잡한 도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인지 실현, 커뮤니티 서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홈 

시스템과의 협업 촉진 등이다.

51) 세부 임무로는 공공안전 스마트 모니터링 경보 및 통제 시스템(公共安全智能化监

测预警与控制体系) 구축, 탐지 및 감지 기술, 영상정보 분석 및 식별 기술, 바이

오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제품 개발, 스마트 모니터링 플랫폼 구

축, 커뮤니티 및 도시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의 ‘방범시범구역(公共安防区

域示范)’ 사업 추진, 식품 안전 경보 시스템의 스마트화, 자연재해 모니터링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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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표 2016(%) 2018(%) 증감(%p) 2단계 평가지표 2016(%) 2018(%) 증감(%p)

대민서비스 37 26 -11

정부서비스 8 5 -3

교통서비스 2 3 +1

사회보험 서비스 2 3 +1

의료서비스 3 3 ―

교육서비스 3 3 ―

취업서비스 3 2 -1

도시서비스 7 3 -4

공공부조서비스 5 2 -3

전자상거래서비스 2 0 삭제

스마트 농업 0 2 신설

거버넌스 
정밀도

9 11 +2

스마트 커뮤니티 0 2 신설

도시관리 4 3 -1

공공안전 5 5 ―

사회신용 0 3 신설

생태 및 
거주적합성

8 6 -2
스마트 환경보호 4 4 ―

친환경 에너지 절감 4 2 -2

스마트 설비 7 5 -2
초고속 인터넷 설비 4 2 -2

시공간 정보 플랫폼 3 3 ―

데이터

자원
7 8 +1

개방 및 공유 4 4 ―

개발 및 이용 3 4 +1

네트워크
안전

8 0 폐지
네트워크 안전 관리 4 0 폐지

시스템, 데이터 보안 4 0 폐지

비밀유지업무 0 0 신설데이터

보안53)
0 0 신설

비밀번호 운용 0 0 신설

개혁 및 혁신54) 4 4 ― 체제 및 메커니즘 4 4 ―

<표 2> 2016, 2018년 객관적 평가지표 항목 및 반영 비중 비교

판) 발표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2016년판과 비교 시 1단계 평가지표 항

목이 7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폐지된 항목과 신설된 항목이 각

각 하나씩 있으며, 같은 항목이라도 평가비중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표 2> 참조). 또 2016년판에서는 지표별 반영비중이 객관적 지표 80%, 

주관적 지표 20%였으나, 2018년판에서는 객관적 지표가 60%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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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반면, 주관적 지표는 40%로 확대되었다.52)

3) 중국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

련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관련 정책들을 발표해 왔

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우선 스마트시티 추진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중국에서의 스마트시티 추진이 중국 정부의 철저한 주도하에 이루

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스마트시

티 거버넌스 문헌연구에서 포착한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다.

(1) 도시 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의 고착화

물론 ｢사물인터넷의 정연하고 건전한 발전 관련 지도의견｣이나 ｢정

보소비촉진 및 내수확대 의견｣,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지도

의견(이하 ‘촉진 지도의견’으로 약함)｣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 ‘시

장과 기업 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스마트시티의 큰 틀 내지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장과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정

부가 주도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김민지·정유선, 2019: 31).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서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시 기업가주의’가 자라날 만한 

52) 참고로 2018년판에서는 ‘기초평가지표(基础评价指标)’와 ‘시민체험지표(市民体验

指标)’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53) ‘데이터 보안’ 항목은 ‘네트워크 안전’을 대신해서 신설된 것이지만 배점이 따

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며 ‘감점지표’로만 사용된다.

54) 2018년판에서는 명칭이 ‘혁신과 발전(创新发展)’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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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내지 목적으로 ‘기업가주의 정부’

가 출현했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토지사

용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일

종의 동맹인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을 주도해 왔다는 특징도 있다(박

철현, 2015: 142~143).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중국이 추진 중

인 스마트시티 건설도 과거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도시 기업가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전술한 것

처럼 ｢촉진 지도의견｣은 스마트시티 추진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시장 

중심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장연합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지방정부가 ‘토지’를 

매개로 하여 기업과 이윤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토지 대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우

위 내지 독점권을 활용하여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의 스마트시티 추

진은 과거 도시 기업가주의의 변형된 형태 내지 시대변화에 맞춘 진

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도시 기업가주의는 앞에

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기업들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유기업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민영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내 설치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조직(党组)’을 통해 중국공산당과 정부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사기업이 주도적 위치에 있는 서구

의 도시 기업가주의와는 양상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선 도시정부가 기업가적 촉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

부에 편승해 정부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특

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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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다음으로 중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

징은 ｢촉진 지도의견｣을 필두로 한 일련의 정책들에서 지속적으로 ‘사

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以人为本)’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스

마트시티 추진의 여러 중요 내용들 중 수위(首位)에 놓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점만 본다면 Townsend가 염려했던 ‘도시에서 사람이 소외

되는(What is the city but the people?)’ 것과 같은 문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

진과정에서는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아닌지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것은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사람 중

심’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책문건으로 ｢촉진 지

도의견｣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사람 중심’을 언급하고 있

는 여타 정책들 역시 ｢의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결국 ‘사람 중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

진 전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견｣은 

‘사람 중심’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규정하고 있을

까? 

스마트시티 건설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为民)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며(便民)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惠民)’ 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도시관리 및 공공서비스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을 추진하여 시민

들에게 폭넓고 복합적이면서도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55) Li et al.(2015: 9)은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에서 민-관 파트너십은 대체로 정부

가 투자를 책임지고 민간에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라고 설명하였다. 

정부는 민간 영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간 영역의 이익은 주로 사업 홍

보와 부가가치 서비스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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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 중심’에 대해 ｢의견｣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최적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된다.56) 그리고 이

러한 ｢의견｣의 입장은 이후 발표된 ｢2016년판 평가지표｣와 ｢2018년판 

평가지표｣에서 ‘대민(惠民)서비스’ 항목이 각각 전체 배점의 절반 가까

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13차 5개

년 계획｣에서 ‘공공서비스의 편리화’를 스마트시티의 3대 추진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惠民’이라는 명칭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 중심’의 핵

심인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시민은 정책의 주체라기보다는 ‘수혜자’ 

내지 ‘소비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Wu et al. 

(2018: 65)은 ‘중국 특색의 스마트시티’는 결국 스마트시티의 향상된 인

프라와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도시의 관리기능들이 시민들의 수

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였

다. 물론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들의 알권

리, 참여권, 표현권 및 감독권 보장과 온라인 민원 수리 제도 시행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권리들

이 실제로 제자리를 잡게 된다면 시민들의 주체성이 강화, 회복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과 각종 법률

상의 권리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이미 ‘부재한 시민(the absent citizen)’의 유형에 가까웠던 중국 

시민들의 현실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그리고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

56) ‘향상된 공공서비스 제공’은 ｢지도의견｣ 이전에 발표된 모든 정책들에서도 스마

트시티 추진의 주요 배경 내지 목표로 언급되고 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

견｣은 기존 정책들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정리,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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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즉, ｢발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

이 설사 어느 정도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라는 고객센터에 불

만 내지 피드백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통로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소비자화’

를 더욱 촉진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

각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의 스마트시티는 탑 다운 거버넌스를 새

롭게 창출해 낸다기보다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

던 탑 다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3)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마지막으로 중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특징은 바로 ‘사회 거버넌스’라는 목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

으며,57) 2016년과 2018년의 평가항목에서도 ‘대민서비스’ 다음으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

이 ‘사회 거버넌스’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안보

나 사회안정 및 질서가 강조되던 기존의 ‘사회관리’를 대체하면서 등

장한 용어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매개로 하여 주민통제 및 중

국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고 있는 

‘격자망형 관리모델’과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 등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감시체계의 강화 내지 일상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7) 앞에서 살펴본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사회 거버넌스의 정밀화’를 스마트시

티 건설 추진의 3대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9월 ‘스마트시티 건설，사회관리 혁신(建设智慧城市，创新社会管理)’을 주제로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도시포럼(国际城市论坛)에서는 중앙당교(中央党校) 당위원

회 위원이자 조직부 부장이었던 자오창마오(赵长茂)가 사회관리의 과학화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일찍부터 스마트시티를 사회 거버넌스의 핵심적 수단으

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철현, 2017: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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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버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강화의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중국’ 건설을 위해 범죄의 사

전적 예방 및 억제가 중요시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지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잠재적인 범죄자로서 상시적인 감시와 검열에 노출될 가능

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

(公安)’이 스마트시티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 중국 국내

시장에서 현재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라는 사실은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亿欧, 2019).

위와 관련해 최근 서구 언론과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

기하고 있는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의혹과 이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및 빅데이터 기술, 스마트폰 사

용자의 얼굴 등록 의무화 정책 시행, 2020년까지 약 5억 7,000만 대의 

CCTV 설치 추진 등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의길, 

2019). 이러한 광범위한 감시체제의 확장은 국가의 감시에 대항한 의미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 중이며, 중국 정

부의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체제의 깊이, 폭 그리고 침투성(intrusive-

ness)은 현대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받고 있다(Keegan, 

2019).58)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초점을 두는지를 소개하면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

하기보다 오히려 자국의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국가예산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Anderlini, 2019).59)

58) 지난 2017년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시민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를 위

해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을 시행하였으나, 정부의 구체적 역할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 재식별(reidentification) 및 일반정보

의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특히 Yang and Xu(2018)는 중국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대부분

의 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체제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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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판 평가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 변동도 눈여겨볼 대

목이다. 즉, 평가지표의 전체 배점 중 객관적 지표의 반영 비중이 2016

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정밀도’ 항

목의 절대적인 배점은 높아졌는데, 이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

어 향후 ‘사회 거버넌스’의 비중이 더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60) 이는 중국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초점이 도

시사회에 대한 사회관리 체제의 강화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에 대한 기층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전술한 것처럼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정책들은 네트워크 보

안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와 관련한 법제 정비도 서두르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정책

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호의 문제를 ‘네트워크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 및 이용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남용 발생 가능

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네

트워크 보안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중화

59) 2019년 초 미국 의회가 설치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중국의 스마트시

티에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스마트시티에서

의 대중감시(mass surveillance)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9).

60)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버넌스 정밀도’ 항목은 스마트 커뮤니티, 도시관

리, 공공안전, 사회신용 등의 하위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여타 항목들에 비해 데이터의 수집, 가공, 이용이 훨씬 강화되고 집중되어

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

회 거버넌스’의 비중 확대는 ‘감시체계의 강화 내지 일상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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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网络安全法)｣61)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이 예상하고 있는 적용 대상은 네트워크 운영자，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 등이지 국가나 정부기관은 그 대상이 아니다. 즉 

동법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네트워크 안전을 감독하는 주체로서 

국가나 정부기관을 언급하고 있을 뿐,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이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의 불완전

성이 의도된 것인지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렇지만 이

러한 불완전성이 중국에서의 스마트시티 추진이 감시체제의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4. 나가며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질문은 “‘스마트시티와 멍청한 시

티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가 아니라 ‘스마트시티가 과연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평등이 최선으로 구현된 도시의 미래를 말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Green, 2019a: 10). 그러나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이라는 

명분하에 스마트시티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

도 있는 비판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조성 체계부터 다릅니다. 도시계획전문가와 사업시행자가 주도하

던 기존의 신도시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혁신총괄기획자(MP)를 중심으

로 전문가들이 구상과 기획을 맡고, 민간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

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62)

61) 동법은 2016년 11월 7일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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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적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통한 경제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시티 

개발을 북한에까지 확장하려는 논의 또한 활발하다(민경태, 2018; 오동하 

외, 2018; 이광형, 2018). 민경태(2019)는 스마트시티를 “남북이 함께 구축해

서 한반도의 도약적 성장을 이뤄낼 무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에서

의 스마트시티 구축의 용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보상에 따른 문제가 복잡하

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개발 프로젝

트를 진행할 때 사업성을 최우선시해야 하지만 북한은 사업성이 낮아도 

이상적인 도시 모델을 구현해볼 수 있다. 게다가 원격교육, 원격의료, 자

율주행차 등 첨단 시스템과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이해관계자나 기득권

의 반대가 거의 없다. 첨단기술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적합한 이유이다(민경태, 2019).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시 구축 과정에서의 반대나 논란을 

단지 도시발전(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치부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을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면서 삶을 영

위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골치 아픈 고민 없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빈 공간’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글

의 결론, 즉 “한국의 산업은 이제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 북한을 테스트 베드로 삼는 스마트시티 산업

은 미래 한반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민경태, 2019)”라는 

이 시각이 대통령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배담론은 스마트시

62)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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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다른 국가,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 있어 

도움이 안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라 치부하고, 스마트시티의 문제

를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기

술적인 문제’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에서의 유일한 

규범적 목표는 ‘효율성’으로 귀결되어 버리게 된다(Green, 2019a: 6, 8). 하

지만 효율성이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지고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시

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도 언제든지 쉽게 타협될 수 있으며, 앞서 논

의하였듯이 시민들은 결국 서비스 이용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의

미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중국의 스마트정책 추진은 시민적 권리의 

약화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도시

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파놉티콘’ 또는 ‘자동화된 디스토피아(automating 

dystopia)’ (Doffman, 2019)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스마트시티가 중국을 넘어 이미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한가

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华为)는 중국 신장, 티베트에서 소수민족

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위한 스마트기술 테스트 과정을 거쳐 지난해 

독일의 ‘뒤스부르크(Duisburg)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였

으며,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감시체

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Joplin, 2018; Jardine, 2019). 과연 우

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중국과는 달리 감시체제의 

확장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북한을 스마트시티의 테스트 베드로 삼자는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스마트시티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고려 없는 ‘기술우위론’ 

내지 ‘기술 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구글의 모회사인 Alphabet의 Sidewalk Labs이 ‘토

론토 워터프론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토 시민단체의 강

력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힌 결과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에 이르게 된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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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Oliver, 2019). 즉 스마트시티

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단지 장애물

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다양한 도시 행위자들과의 

협의와 민주적 숙의의 과정을 거쳐 더욱 민주적인 스마트시티의 구축

을 고민하고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스마트시티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배격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세력

의 속성과 경제체제의 성격에 따라 그 영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개발이 이미 국가 주도의 개발 논

리와 자본의 욕망에 상당 부분 포섭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토론

토가 택한 방향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현재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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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Smart City Governance: 

The Case of China’s Smart City Policies

Lee, Seung-Ook·Bae, Duk Hyun·Kim, Soungon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dominant vision in our society that a smart city 

will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and facilitate democra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we question the existing discourses that smart 

cities will create a transparent governance system and substantially realize democracy 

in urban society, and pay attention to negative political impacts. For this, we review 

the western literature on smart city governance and democracy, and identify three 

problems in terms of smart city governance: consolidation of urban en-

trepreneurialism, expansion of technocracy, and routinization of digital surveillance. 

In addition, we examine China’s smart city policies as a case to specifically reveal 

these problems and claim that the expansion of smart cities will not lead to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convenience, sustainability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s 

but become a new threat to democracy.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hinese 

case will provide us with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reflection upon our reality 

to prioritize and privilege smart cities and promise a variety of benefits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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